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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은 정부의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상호이익으로 인하여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에 들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의 기본이 되는 민간투자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ABSTRACT

Private investment business, government, the introduction of private capital and technology, and private sewage that due to the 

mutual benefit monetize using a stable government's public goods is still active.

Internationally in the 1980s, the 1990s, the case of Korea, the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ports, airports, business 

increased.

This study is part of the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improve on 

the points at issue by deriving the direction you want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that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promote private investment.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공공재

Private investment business, The social infrastructure, Public good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설립 국민

의 편익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이다.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한다)의 

목적도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Regular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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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임을 규정하였다.(법제1조) 

1980년대 국제적으로 민간이 사회간접시설(SOC)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대두되었고 우리나

라의 경우 1990년에 들어 도로, 상하수도시설, 철도, 

항만, 공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회간접시설 등의 

건설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정부부문에서는 재정적 부

담을 덜고 국민편익을 위한 공익성을 창출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민간투

자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2011년까지 우리나라는 

약 78조487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1>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현황이다. 관련제도의 개

선, 대상사업의 확대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등이 확대 되면 민간투자사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표 1 SOC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Table 1. Private investment projects yearly progress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BTO 60,679 37,956 42,701 60,934

BTL 2,820 28,251 53,926 28,470

합계 63,499 66,207 96,627 89,404

누계 339,489 405,696 502,323 591,727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BTO 31,380 18,911 27,424

BTL 51,566 47,330 12,149

합계 82,946 66,241 39,573

누계 674,673 740,914 780,487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법”에 대한 쟁점사항들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이익

을 향한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투자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찰하고 그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지방공기업법”과 “지역균

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균

형개발법”이라한다)의 목적, 사업대상, 사업추진 방식, 

출자방식 등을 비교방법을 통하여 쟁점사항을 고찰하

였다.

2. 선행연구의 동향

민간투자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루어졌다. 법률학적 측면, 부동산학 측면, 경영학․공

학․사회복지․교육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

다. 이강민․정영석은 법률학 측면에서, 전수현․김승

규는 부동산학 측면에서,강상균은 경영․성홍경은 공

학․최윤자는 사회복지학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는 “민간투자법”이 민간투자사업의 기본법이며 각 

분야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상호 추구할 수 있는 민․관 공동

투자사업 방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표 2. 학문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선행연구 현황
Table 2. Status of previous research study private 

sector investment projects

연구분야 연구자 연구내용

법률학

이강민(2011)

정영석(2010)

범상운(2008)

최강수(2006)

․민간투자법의 법적지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시행자의 법적성격

․실시협약의 법적문제

․관리운영권과 권리구제 

부동산학
전수현(2008)

김승규(2005)

․공공민간합동형 PF모델,

․SPC 통합법규 신설방안 

경영학 강상균(2004)
․제도 및 민자대상사업 

선택 제도 개선

공학 성홍경(2006)
․SOC사업접규 대상사업 

선정 문제 개선

사회복지학 최윤자(2007) ․제3섹터 영역확대

교육학 김호욱(2008)
․노인복지시설사업의 

BTL 사업개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접근을 시

도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은 정책의 발전에 있

고 정책의 발전은 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

업현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고찰하여 개

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Ⅱ. 민간투자법제 일반이론 

1. 민간투자법의 연혁

이 법은 1994.8.3. “SOC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

법”으로 출발(법률제4773호)하여, 1998.12.31. “사회간

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 이름을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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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5. 1.27. 현재의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었다. 제정당

시 다양한 SOC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

본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

세 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SOC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산업의 경쟁력강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였다.

2차 개명 시에는 수익성 제고 등 적극적 유인체계

를 제공하고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을 적극 활성화하

여 이를 통해 경제의 활성화, 국가경쟁력의 강화, 성

장잠재력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3차 개명 시에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양화 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융자

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하는 한편, 개정 전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

설에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 문화시

설 등을 추가하여 국민생활고와 직결된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였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

영수입만으로는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운 문화․체육

시설 등에 대하여 BTL방식을 추가 하였다.  

2. 민간투자법의 구조

현행 민간투자법은 2012. 4.15 시행된 법률로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률의 목

적(제1조), 정의(제2조), 관계 법률과의 관계(제3조), 

민자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4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

며 제2장은 다시 5개절로 나누어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제7조 내지 제9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제

10조 내지 제23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제24

조 내지 29조), 산업기반시설보증기금(제30조 내지 제

40조),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제41조 내지 제44조) 

등으로 구성되며, 제3장은 감독․명령 등의 규정(제45

조 내지 제51조의2), 제4장은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원

에 관한 사항(제52조 내지 제61조의3), 제5장은 벌칙

(제62조, 63조), 양벌규정(제64조)과 과태료(제6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민간투자법상 사업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

제안사업에 대하여 BTO․BTL․BOT․BOO ․BLT 

및 RTO․ROT․ROO․RTL 등으로 추진한다. 표3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요약하였다. 

표 3.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Table 3. 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s

사업방식 내  용

BTO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

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이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

하는 방식

BTL

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에

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

식

BOT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

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는 방식

BOO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LT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

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RT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

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시설의 소유

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

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

는 방식

RO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

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시행자에게 일정기

간 해당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기간

의 만료 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는 방식

ROO
기존시설을 개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RT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개

량․보수․증설 또는 확장한 후 해당시설의 소유

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

행자는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Ⅲ. 민간투자법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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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법률 우위성에 관한 쟁점 

민간투자법 제3조 관계 법률과의 관계에서 “민간투

자법을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고 하여 민간투자법의 특별법적 지위, 즉 

민간투자법의 우위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민간투자사

업의 관계 법률이 민간투자법과 충돌이 되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은 배제되고 민

간투자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법에 특별법적 우위성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통한 국민경제

의 발전 및 국민의 복지증진을 이루기 위한 공익적 

견지 하에서 출발한 법으로 민간투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민간투자법 제3조 “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쟁점이 되는 것은 첫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

계와의 충돌이다. 둘째는 이용자 편의 제공에 관한 문

제이다. 셋째 사업시행방식에서의 다툼에 관한 문제이

다.

1) 국가계약법과의 충돌

민간투자법 제3조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 제2

조 및 제3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제

2조는 그 적용범위를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

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

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3조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고 규정하여 기타의 법률에서 국가계약법의 적

용을 배제하거나 적용을 제한 할 경우 해당법률에 따

르도록 양보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상 제13조 규정의 실시협약의 경우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계

약법의 제반 조항들과 전체 흐름을 볼 때 실시협약은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

는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으며, 민간

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특례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님에도 민간투자법이 양법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로 본다. 

2) 이용자 편의제공에 관한 문제

민간투자법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료도로법과

의 관계에서 합․위헌문제가 대두되었다.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위헌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째,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둘째,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

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경우에만 징

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시설의 통행료 징수는 헌법

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침해 했다는 위헌의 견해

와 유료도로의 입법목적이 민간투자법의 목적과 다르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즉 민간투자법에 의

한 도로를 만들 것인지,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만

들어 주민에게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무료도로를 만

들어 지역주민의 편의에 제공할 것인지는 자치단체장

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본 사업이 국가 발전과 

국민편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건설로 인정되고, 또한 

한정된 국가재정을 통한 건설에 한계를 인정하여 민

간자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가능토록 결정

한 것이므로 이에 투하된 민간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통행료의 징수는 민간투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

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유일

한 통행방법은 아니라는 점, 당해 도로의 건설 이전의 

영종도 주민처럼 이동을 할 수 있고 통행료 부담의 

정도가 이전의 자유를 실제로 제약할 정도로 이용의 

편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투자법제25조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민간

투자법 제3조 뿐만아니라, 제25조 제4항과 제26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2004헌바64) 

이 법률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민간투자법이 유료

도로법의 우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건설된 도로에 대한 이용료징수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민자투자법에 의해 

건설된 도로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한 징수로 본 것이다. 법률적 논거에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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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이용편익을 지나치게 제한 받게 되는 것은 아

닌지 정책적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영종도의 

경우 공항과 인근의 배후도시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 된 것이므로 그 곳에 거주하는 입주민들과 그곳

에 직장을 두고 오가는 사람들을 위한 주변도로의 여

건을 고려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해결

해 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2. 실시협약에 관한 쟁점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주문관청과의 실시협약 체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

라 사업계획서를 주문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제

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한 후 총사업비 및 사용

기간 등 사업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는 그림1과 같다.

사업계획제출

(사업참여자)
→

계획서의 

검토․평가

(주무관청)

→
실시협약

(당사자)

→
사업시행자지정

(주무관청)
→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그림 1.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도
Fig. 1 Concessionaire designated procedures 

여기서 실시협약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계약성격의 

문제이다.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것이냐 공법상의 계

약으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 

사법상의 계약은 첫째,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협

상대상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약의 각 조건들을 합

의하여 체결되게 됨, 협약과정에서 주무관청의 별도의 

행정작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실시협약

의 체결당사자는 민간투자법 제18조, 제19도, 제20조

에서 정한 각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 

점 셋째,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지 않은 많은 사항들이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 내용에 포함되

는 점 넷째, 주무관청이든 사업시행자이든 실시협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다섯째,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협약당사자의 상호

합의, 중재, 또는 민사법원에 의한 해결원칙을 천명하

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

면 당사자 누구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공법상의 계약은 첫째, 행정작용의 대상면에서 보

더라도 민간투자사업은 급부행정으로서의 공행정작용

의 일환으로 보아야 되고 급부행정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출

발한다는 점 둘째, 민간투자법의 내용 및 효과면에서 

보면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절차상 실시협약을 체결하

게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동시

에 의제하여, 사업시행자는 공역무를 행사하는 주체로

서 전형적인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특허계약’과 유사

한 공행정의 주체로서 수용권 등의 특권을 지니며, 관

리․운영에 있어서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권의 강제

행사 등의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는 점 셋째, 사업시

행자로서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의 내용에 의하여 공

법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

시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

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

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인정된 사업외

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의 처분 시

나 출자자 변경 시에도 주문관청의 사전승인이 요구

되고 주문관청의 포괄적인 감독․명령권이 존재하는 

등 실시협약에는 공공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상의 제한 또는 수정사항이 상당히 존재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법원은 ‘민간투자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

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가진 실시협약의 

체결을 단순한 사법적 일반적 계약관계라고 할 수 없

다’라고 하여 공법상 계약설을 취하고 있다.(서울행정

법원2002구합31572) 법원의 판시가 아니더라도 실시

협약의 계약적 성격은 민간투자법의 감독․명령 및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정적 권한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공법적 권리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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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로 

인한 민간부문의 사업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통

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관리․운영권의 쟁점

관리운영권이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준

공하고, 준공 확인을 받은 경우, 총사업비의 범위 내

에서 당해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본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진출하는 목적인 수익창출

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민간투자법 제26조는 관리․운

영권의 설정의 근거 규정이고 동 법 제27조는 관리․

운영권의 성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리․운영권의 설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제4조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사

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 제1항에 따라 무상

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그 사업시행자

에게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의 법적

성질은 법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다. 관리․운영권이 

물권이라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중 부

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관리운영권의 

쟁점은 첫째, 관리․운영권의 대상사업이다. 현행법에

서는 BTO, BTL 두가지 방식의 경우에만 관리․운영

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방식의 확대여부 이다. 둘째

는 관리운영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사회기반시설

을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익보장을 위하여 처분권을 주

는 것이 합리적이냐의 문제이다.

위 문제의 쟁점원인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

리․운영권이 물권이라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물권

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을 부동

산을 사용․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이고 담보물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인 사회기반시설을 

사용․수익 이외의 처분, 더 나아가서 담보 물권을 부

여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데 본조에서 물권이라고 규정한 이상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물권법상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관리․운영권을 가

지고 있는 사업시행자를 제한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조의 물권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편익시설인 사회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

리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민간투자법제의 발전 방향

1. 민간투자법과 관계 법률의 우위성의 조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볼 때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당해 법

률에 따른다.”고 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우선하여 고려한다.” 라고 규정하는 

등 다른 법률규정의 존중과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사업에 우선성 등을 인정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

다. 

반면 쟁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간투자법 제3조 

규정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실시협약에서 국가계약법 

준용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지역주민들의 사회기반시

설의 자유로운 사용권에 대한 필요이상의 제한 등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왔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특별법적 우선성의 부여보

다는 각각의 개별 법률의 규정을 존중하고 개별 법률

에서 규정한 내용을 우선하게 할 뿐만아니라, 민간투

자사업에 관하여 각각의 법률에서 민자투자법적 성격

의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2. 실시협약의 사법적․공법적 의미 상호조화

실시협약의 쟁점은 그것이 사법적 성격이냐 공법적 

성격이냐가 문제였다.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 공공성

이 위축되는 대신 민간분야의 수익성이 증가한다. 주

무관청과의 사업시행자간의 사법상 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약당사자의 상호합의, 중재, 민사법원

에 의한 해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의 해결 등으

로 장시간의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국

민의 생활편익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많다. 공법적 성

격을 강화하면 사업추진이 용이할 뿐만아니라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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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공공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실시협약의 사법적, 공법적 성격은 사업의 

운영․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민간분야의 수익성

과 공공분야의 공익성 조화에 중요하다. 그럼으로 

공․사법적 성격의 조화가 필요하다. 주문관청과 사업

시행사간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도 살

아 있어야 하겠지만 국민에 대한 공공성을 해치지 않

는 범위에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관리․운영권의 합리적 운영

민간투자사업에서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투자사업의 기본이 된다. 수익․사용할 수 있는 권리

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특히 시설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계 법률에서

는 물권이라 하였고 판례에서는 특허적 성격을 가지

고 있다고 하였다. 물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소

유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적 성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독

점권을 의미하기도 하다.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건설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준 것

이다. 사회기반시설사용은 국민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민간부문에 시설관리․운영권

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이 합리적이여야 하겠다. 현재 2～30년간 관

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기간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설에 따라서 그 수명기간이 차이가 나 시

설을 이전 받을 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건축물의 경우 리모델링의 필요가 발

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 둘째, 사용료의 합리화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최소수익률보장(MRG)제

가 폐지되었지만 폐지 이전의 MRG는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에 대한 특히, 서민에 대한 사

용료의 부담을 지나치게 부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처분권 부여의 합리화이다. 처분권은 국가시설

을 관리․운영권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것인데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시대라도 국민의 

편익에 중요하다. 이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처분권을 

준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민자투자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법에 관한 고찰은 

부동산전공자로 의미가 깊다. 민가투자사업 성공을 위

한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

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그것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에서PF (Project Financing)를 어떻게 

할 것이냐, SPC(Sp ecial Purpose Company),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등의 법인을 어떻게 설립

하고 운영할 것이냐가 관심의 대상이였다. 

하지만 민간투자법의 법률적 고찰은 추측한대로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목적, 대상, 방식, 

실시협약 등이 법률에서 의미 있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민간투자법의 우선성에서 국가계약

법과의 관계, 도로․다리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이용자 

편의제공에서 법률의 규정과 정책의 적용과의 관계, 

관리․운영권에서 쟁점의 문제, 지방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의 쟁점에 대한 고찰은 민간투자법, 

지방공기업법, 지역균형개발법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

한 입체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고찰 결과에 의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정

리할 수 있었다. 첫째, 민간투자법의 특별법적 우선성

을 개별 법률 규정에 양보하여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개선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대상과 추진

방식은 다양하게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법의 

연혁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확대, 

BOT, BTL 방식 외에 다양한 추진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권의 합리적 선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공시설사업

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했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창출

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을 너무 앞세워 사익을 침해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민간 분야에 대한 지나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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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의 보장으로 국민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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